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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LCA based on EU PAS 2050 and Product Category Rules (PCR) was conducted for 
steel products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Korea's exports to the EU amo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items that were passed by the EU Parliament in June and applied to imports from 2025. 
Carbon emissions were calculated by (ISO 14040)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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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information that is closest to the expected amount to be imposed in the future EU CBAM, 
providing the effect of enabling exporters to establish trad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e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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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지구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

으로 관측되었다. 산업화로 전기는 인력과는 

비교불가한 대체물로 등장하였고 이 대체물 생

산을 위한 주된 원료로 화석연료 사용이 CO2 

방출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특히 최근 20

년 동안 급격한 공업화로 CO2 방출량은 이전보

다 50%나 증가했고 이로 인해 축척된 CO2는 

지구 온도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글로벌 

전역에서의 기후 상승은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기후전문가에 의

하면 2050년의 지구 온도는 1.5도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된다 (IPCC 2019). 이런 상황에서 1957

년 스크립스 해양연구소(Scripps Institute of 

Oceanography)가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

한 우려를 표시한 후, 1979년 세계기후회의

(WMO)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최초의 다자 협정인 UNFCCC(1994)

를 거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공동대처

를 강조하며 유엔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

었지만, 기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대다수 

국가의 무관심과 전체 탄소 배출량 중 큰 비중

을 차지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비협조로 

다수의 기후협약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UNFCCC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해인 

2005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 5%를 

강제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지만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5년의 감축 의무 기간만을 제

시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개도국은 차

별화된 책임을 주장하면서 선진국에 대비 감축 

의무 경감과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교토의정서는 실효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5% 감축을 목표로 협

약을 추진하였으나,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배출국의 불참으로 192개 회원국 중 3/4 

이상 비준받지 못해 이 또한 무산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EU는 2005년부터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 등을 실시하면서 2050년도 탄

소중립 선언을 하는 등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였다. 노력의 결과 2015년 파리

협정에 이르러 전 국가가 자국 상황을 반영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파리협정으로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

(Net Zero)를 선언하였고 EU는 탄소 배출 감축 

실행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EU 위원회 차원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를 2022년 6월 채택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

쳐 2025년 1월부터 영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

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CBAM 실행 

여부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WTO와 부합 가능

성에 의문을 제시하였지만 결국 EU는 집행부 

안보다 더 강한 조건으로 의회 수정안이 의결

되었다. 기후협약의 변천 과정에서 보았다시

피, 기후변화대응은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

제이고 의무이다. CBAM은 지구환경 보호 취지

의 연장에서 만들어진 대안 중 하나이고 대세

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CBAM을 보면 향후 비슷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각종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입안될 것으로 예상

된다. 과거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자유무역 

제도로 가장 수혜를 보면서 성장한 한국은 국

민총생산 중 교역 부분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BAM과 같은 관세 성

격의 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에 상당한 타

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EU CBAM 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과 규칙을 이해하는 것

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EU CBAM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EU는 수입품 Pool을 따로 만

들고 수입품에 대해 EU 영내에서 적용되는 

ETS 가격을 적용한 뒤 EU가 지정하는 인증기

관부터 인증서(과세가격 영수증)를 수입업자가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WTO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에 위배되지 않는 방

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

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CBAM은 실질

적으로 관세에 해당되므로 상품의 경쟁력을 가

지기 위해서는 수출업자가 납부할 금액을 최대

한 줄여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가

장 기본적인 작업은 정확한 산출규칙을 기초로 

한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이다. 탄소 배출

량 산정을 위해서는 이미 제시된 EU 산출 규정

을 따라야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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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엇보다 경쟁국의 탄소배출 대비 한국의 

통상편익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탄소발자국 산정지침의 

기본이 되는 EU PAS 2050(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공개 활용 규격)과 PCR(Product 

Category Rules, 제품 범주 규칙)를 바탕으로 

CBAM 9개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LCA

(Life Cycle Assessment, 전 과정 평가)를 ISO 

14040 분류표를 중심으로 산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물로 대 EU 철강 제품의 경쟁력 제

고를 위한 탄소 저감방안 등의 다각적인 접근

이 강구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크게 네 가

지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후협

정과 탄소 규제의 변천 과정에 관련된 연구이

다. 둘째는 CBAM의 개념과 법적 관점에서 

WTO 원칙과의 충돌 문제를 다룬 연구이고, 셋

째는 CBAM과 통상편익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이며, 마지막은로 CBAM 산정 방법에 관한 연

구이다. 본 연구는 CBAM 실시로 인한 상품의 

경쟁력 파악을 위한 정확한 산출량 산정 방법

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외부적으로는 국제경

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정책을 세우고 내부적으

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혁신 등의 대안

을 사전에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공헌도를 증명하기 위

한 관련 분야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

이다. 

우선 기후협약 진행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살

펴보면, 박시원(2016) 은 파리기후총회를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

후 관련 국제질서를 견인했던 유엔기후변화협

약에 기초를 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에 따라 2015년 12월 파리총회(유

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파리회의가 가지는 중요성과 여러 시

사점에 주목하며, 지난 25년간 변화한 기후변

화 국제규범의 변화를 살펴보고, 파리총회에서

의 협상 쟁점 중 법적 쟁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파리총회의 결과를 쟁점 

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합의문의 구속력, 감축 

목표(INDC)의 차별화, 이행점검이라는 네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파리협정은 195

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구

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리고 감축 노력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의 배

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95%를 상회한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신기후체제의 서막을 알렸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파리총회는 

교토의정서가 이분법적 국가 차별화에서 벗어

나 자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차별화 방식을 택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연구

자는 파리총회가 교토의정서 식의 강력한 이행

준수 및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대신 

5년 단위로 각국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

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국은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존 목표보다 더 강화

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

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새로운 기후 변화체계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향후 각국의 협정 비

준, 각국이 제시한 감축 목표의 상향 조정 정도, 

각국의 감축의무 이행확보 수단,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쟁점을 해

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관점을 보였

다.

유상희 외(2008)는 EU 주요국의 기후변화협

약 대응 정책을 분석하여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국내 경제주체

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개별 회원국

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는 한편 효율적인 저

감수단의 도입 및 확산, 신축성 강화, 능력 배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선진국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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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비용 완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하였

다. 연구자는 EU 기후변화 정책의 국내 대응책

으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

적 평가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

제, 산업, 외교 등 여타 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통한 최적 정책 조합의 구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국내 경제주체의 내부적 합의 도출, 

기술협약, 기술이전 및 수용 등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에너지 이용 및 보전 기술 등의 적극적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준규 외(2009)는 탄소배출 규제를 위한 대

표적인 제도로 탄소 배출권제도와 탄소세를 제

안하였다.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생길 조

세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

였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탄소배출

권 구매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므로 국가 세수

효과는 없으므로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의 경우 이로 인해 

기업이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규제 조치이

므로 익금산입의 조세정책에 어긋나므로 탄소

배출권을 팔 때 과세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을 주장했다.

이재준 외(2009)는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저

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탄소 저감 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자는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탄소 저감 계획 7요소와 탄소 흡수 계획 6요소 

도출하였다. 그 핵심 요인으로 '고성능, 고강도 

소재', '자연조명 및 LED 조명', '자전거도로', '

태양광 시스템', '태양광'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순진(2002)은 기후변화와 같은 21세기 초

대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은 불평등 요소의 내

재라고 주장하였다. 물질적 부로 환경 대응능

력이 강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는 반면 훨

씬 취약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집단이 따로 존

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정책은 

불평등적 측면이 고려된 기후변화 억제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기

후변화정책은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국제적 합의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환경 불평등 문

제를 고려하지 않은 지금의 국제적 합의가 갖

는 본질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지금

의 환경정책은 기후변화에 내재된 환경 불평등

을 치유하기보다는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협정과 WTO 규범과의 

법적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 김성배(2009)

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진일보하지 못한 원인은 

이해의 구속력 결여였다고 주장하였다. 구속력 

결여는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해관계가 다

르기 때문이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가 2005년 발효되고 한국은 제1차 의무이행기

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동안은 면제받았으나 

향후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의무부담이 확실

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한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제도 그리고 

청정 개발제도 등은 지금까지의 환경협약과 달

리 국제통상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국제 통상규범과 충돌 문제 발생이 예견

된다고 주장한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보

조금 협정, TRIPs와의 마찰 문제를 예로 들었

다. 특히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Ⅰ 국가들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서, WTO의 일반 원칙과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토

의정서 규범과 WTO 규정 간의 충돌 여부, 그

에 따른 해결 시나리오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

은 시점에서, 한국이 섣부른 녹색성장을 추구

하며 저탄소형 사회로 나아가려 하는 것은 주

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무상할

당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군에게 유리

하게 배분한다면 통상규범의 보조금 협약에 위

반되어 또 다른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향후 기후변화협약은 WTO 규범과 조화

롭게 공존하는 모델 정립이 국제관계를 통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수철(2010)은 일본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행상황 분석을 

통해 한국의 관련 제도 설계 시 시사적인 부분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배출권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당사자의 비용 부담 

공평성 문제,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 신뢰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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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권 검정기관의 육성 등 관련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옵셋 크레디트 

그린 전력 증서, 에코포인트 등을 실시하여 국

내재원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탄소를 줄인 

만큼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환경가치'적 측

면에서 탄소배출권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홍길종 외(2013)는 산업화는 인류에게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지만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초

래했고 이에 따른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수립되었지만, WTO의 기본 원칙인 자유무역

과 대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은 효

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시켜 소득과 후생 수

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빈곤 타파와 환경 보전 

재원조달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

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자유무역과 상충되는 

기후변화협약은 향후 한국이 무역정책이나 기

후변화 대응을 수립할 때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토의정서에 

나타난 무역규제 분석을 토대로 WTO 규범과

의 상호 모순성을 찾아내고 대응 방안을 제시

하고자 했다.

이은섭 외(2012)는 WTO 협정문 상 환경 관

련 규정의 미비와 환경을 빌미로 위장된 무역

제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의심으로 환경론자들

과 자유 무역론자 간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논

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 연구자는 WTO 회원국의 환경 보호조치

는 환경보호를 빌미로 자국 산업의 이익을 반

영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WTO 체제 내에서 환경과 무역 간의 갈등 문제 

해결방법으로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국

내외 이해집단 간 조화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영규(2015)는 GATT 제20조 환경 관련 무

역분쟁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보호 무역제

한 조치를 규정한 WTO의 환경 관련 규정을 고

찰하였다. 연구자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환

경 관련 무역분쟁 분쟁 해결을 통해 국제환경

법과 규칙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 협정체제

인 WTO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간 조화로

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

라 주장한다. 그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인 GATT 제20조의 경우 환경보호 무역제

한 조치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

고, 여타 부속협정들 역시 환경보호 목적의 무

역제한 조치에 대해 최소한 기준과 범위조차 

직접 명시나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욱이 WTO도 GATT와 같이 무역자유화를 목적

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규범체제로서 무역과 환

경 간 조화 등 WTO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과

제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비록 WTO에 근거한 무역자유화 또는 

무역 증대 조치는 심각한 환경유해 결과를 초

래해도 그 자체로 WTO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만, GATT 

제20조가 일정한 상황과 요건 아래에서 수입국

이 특정 상품 수입을 차별적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GATT의 일반적 

의무인 비차별 의무나 수량 제한 조치의 일반

적 철폐 의무에 대한 예외로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그동안 주로 논의된 일반론적 접근보다

는 실제 환경 관련 무역분쟁 해결 사례들을 통

해 GATT 패널과 WTO 분쟁해결기구가 보여주

었던 접근 방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WTO를 통

한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에 대해서 고찰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CBAM과 통상 편익과의 관계를 다른 

연구로, 이상준(2021)은 CBAM 시행 방향과 각

종 탄소 국경 조정 방식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탄소 국경 조정의 방향

을 소비세, 관세(수입세), ETS 확정, ETS 연동 

등의 방식으로 부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탄

소 국경세는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의 탄소 누

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최택균(2022)은 기후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

인 과제이지만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포함된 한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파리협정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

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성이 있는 신기후체제와 글로벌 

통상체제의 상호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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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근간인 파리협정과 국제무역시스템을 

파악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인 기술 조치 동향 등을 같이 검토하였다.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FTA, 다자간 무역협정과

의 상충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TBT 협

정도 살펴보았다. 즉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무역협정 간 비교 검토와 상호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나아가 기후협정

과 무역협정 간 갈등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 방안도 제시하였다. 

김선진 외(2021)는 탄소국경세 중심으로 코

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되었고,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

후변화 대응 정책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U 및 미국은 기후변

화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품 생산으로 배

출되는 탄소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

경세 도입을 추진 검토 중이라 소개하면서 한

국의 주요 수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통

상 정책과 연계될 경우 수출의존도 및 주력산

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연구자는 최근 주

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개 방향을 살펴

보고, 국제 산업 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탄

소국경세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력 수출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EU의 

도입으로 연간 0.5%(중윗값 기준, 이하 동일, 

약 32억 달러), 미국의 도입으로 0.6% 감소(약 

39억 달러) 하여 한국 수출에 적지 않은 충격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국경세는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직접 경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

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 시 0.16% p, 미국 부과 시 0.15% p), 금속

제품 (철강, 0.10% p, 0.13% p), 화학제품(합성

수지·의약품, 0.10% p, 0.09% p) 수출의 부정

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 수

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전기 전자 제품

(0.10% p, 0.13% p)도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

으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이 불

가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을 인

정받아 탄소국경세를 감면받을 경우 수출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

다고 주장하였다.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

업 및 정부 차원의 단기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주요국은 친환

경 경제로 전환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

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동구(2021) 외는 유럽 그린딜은 탄소중립 

달성, 산업 경쟁력 개선, 탄소중립 정책에 영향

받는 지역과 노동자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가 목표라고 기술하면서 특히,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유럽의 산업 경

쟁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CBAM이 도입되었다

고 강조하였다. 또한 EU가 CBAM을 도입할 경

우 한국 제조업은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고 보

고하면서 CBAM 추진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현재 EU 

CBAM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련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슈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비해 

최신 추진 동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연구자는 CBAM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특히 주

요 제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박혜리 외(2021)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가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한국은 중

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

는다며 우려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에서 향후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CBAM 쟁점들과 주요국 입장 분석, 중소기

업에 대한 CBAM 영향 범위 측정, 산업별 

CBAM 취약성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국내외 중

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 방안 사례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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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

책과 중소기업의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

히 현재 언급되고 있는 철강 등 품목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CBAM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복합재와 간접배출

까지 CBAM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도 

CBAM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 대 EU 수출품목 중 직접

수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접수출을 고려하

면 CBAM의 국내 중소기업 영향은 증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CBAM이 중소기

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

업 관련 지표와 간접수출 부문이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하고, 산업별 취약요인에 따른 차별적

인 지원정책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은 탄소중립 관련한 중

소기업 지원정책은 중·단기성 사업 위주로 구

성되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측면이 있

음을 지적하였다. CBAM 이행이 본격화되고 

EU ETS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

하는 2026년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데이터 통합관

리시스템 구축, CBAM 중소기업 자문기관 신

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한 대

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은 생산공

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는 국내 탄소중립 노력(K-ETS, 

환경성적표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

록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및 협

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향후 확대될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출 중소기업뿐 아니라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CBAM

이 확대되어 모든 공급망이 CBAM 규제 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국내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들도 CBAM의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

히 수출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납품업체들에게 환경 의무를 부담시키고, 

친환경 중간재 공급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CBAM의 영향은 직·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탄소 발생량 산정에 관련된 논문이

다. 정진도 외(2008)는 비철금속으로 분류되는 

아연, 납, 니켈, 구리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산정을 제조공정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품에 

따른 각기 다른 공정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정

확한 탄소 배출 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실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접 사용분에 대한 산

정은 직접 사용분 정보보다 까다롭고 중복되는 

부분이 간과되기 쉬우므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정이 필요하다면, 더욱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자는 공정 과정 중 

일반 배출원(Cross-Section Emission Source) 

부분은 제외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공정 알고

리즘(Specific Section Emission Source)만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유동헌 외(2004)는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인 산업공정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였다. 산업공정 부분

은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부분이 아니라 

비 연료 연소 배출원(non fuel combustion 

sources)을 의미하고 각 배출원 별로 특성을 다

르게 나타낸다. 이 부분 산정은 활동량

(activity)에 배출 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는 단순

한 방법이지만 각 산업 공정상 다른 특성이 있

으므로 연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장이다.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 접근법과 상

향식(bottom-up) 접근을 적용하기 위해 이 연

구에서는 계량경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도 철강 생산공정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연구자는 산업공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광

물 생산(metal production), 할로카본 생산

(production of halocarbon), 할로카본 및 SF6 

소비(consumption of halocarbon and SF6)로 

나누어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와 철강에 

대한 배출량 전망에서는 생산능력과 기타 경제

여건을 반영한 모델을 통해 배출량을 전망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가변계수모형 (time 

varying model)을 통해 철강 소비를 전망하고 

있으며, 시멘트 산업의 경우는 시멘트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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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의 

한계로 현재 여건에서 자료 획득이 가능한 모

든 산업공정 배출원에 대해 배출 실적 분석은 

물론 배출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초자료 

부족으로 더욱 세밀한 배출량 추정을 하지 못

하는 배출원과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서 배출량 추정조차 하지 못하는 배출원이 있

음을 지적하였다. 

육근효(2013)는 물질흐름원가회계(MFCA)와 

CFP 분석이 기술적으로 비교 가능한지와 그 결

과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2가지 기법을 제

시하고 그 활용성에 대해 예비적 분석을 하였

다. 탐색적 분석 결과, CFP 즉 CO2 배출의 측

면과 MFCA 즉 원가 발생 측면 모두 정(+)의 

제품과 부(-)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사하

게 나타났으나, 수명주기의 각 단계별로 보면 

CFP는 생산단계(78%)에서 MFCA는 원재료 조

달 단계(71%)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가공

을 위해 사용된 전력이 CO2 발생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한편 MFCA 원가 측면에서는 원재료 

조달 단계서 원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의 유용성으로 연구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을 원가에 연계함으로써 개선 대상에 대한 우

선순위 부여하고, 개선 전, 후의 성과 평가가 가

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제품 개발 시 온

실가스를 원가에 연계하면 친환경 제품설계가 

쉬우므로 본 연구가 온실가스 저감에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EU CBAM 실시

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구

체적인 안이 EU의회를 통과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향후 각국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전망은 드물다. 모

두에 선행연구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놓았듯

이 기존 연구는 우선 기후협약 진행과정에 관

련된 연구, 기후변화협정과 WTO 규범과의 법

적 관계에 대한 연구, 탄소 발생량 산정에 관한 

연구 등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CBAM과 

통상편 익과의 관계를 다른 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상 품목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무역 효

과와 경쟁력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

구는 EU CBAM이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철강제품을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산출하고 대 

EU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살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로 해당 산업군은 탄소 저감을 위한 공

정개선 등의 조치로 기술발전과 수출경쟁력 향

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Ⅲ. 국제 환경협약의 주요 내용

국제 환경협약의 발전과정과 이행내용의 핵

심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대응책과 정책에 기

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는 국제 환경협약 중 향후 국제통상환경에 영

향을 미칠 주요한 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은 1985. 3. 

22 채택되어 1988. 9. 22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2. 5. 27에 조약 제1089호로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

력,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 없

이 CFCs만이 감시되어야 할 화학 물질로 언급

했다. 20개국이 협정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서 비준하지 않았고, 이후 1987

년 9월 체결된 몬트리올의정서의 기초작업과정

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 

2.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로 

명명된다. 1987. 9. 16 채택되었고, 1989. 1. 1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2. 2. 27 가입하고 

1992. 5. 27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86년을 기

준으로 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의 단

계적 감축 일정을 제시하고 가입국에 대한 무

역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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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으로 한 CFCs (Chlorofluorocarbons)

는 대표적으로 에어컨 냉매(R22, R12 등)와 에

어졸, 무스, 소화기 등에 사용되며, 방출 시 성

층권까지 닿아 오존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 조

약은 5번의 회의를 통해 개정되었고 협상 과정

에서 개도국들은 이 협정이 그들의 발전을 가

로막는다고 인식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오존 

파괴의 과학적인 증거가 강해짐에 따라 전체 

방출량의 82%에 해당되는 29개 국가와 유럽연

합국가들이 비준함으로써 1989년 1월 1일 효력

이 발효되었다(UNEP 2000).

3. UN Frame 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또는 기후

변화협약이라 명명되는 본 협약은 1992. 5. 9 

체결되고 1994. 3. 21 발효되었다. 본 협약은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

스 배출 감축에 관한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이 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

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한 협정이다. 협약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이고, 이행 부속기구(SBI)와 과학기

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다.

본 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부속

서 1에 포함된 42개국(Annex I)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

으로 안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온실가

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및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

다. 한편, 24개국 선진국은 협약 부속서 2 

(AnnexII)에 포함을 시키면서 개도국의 기후변

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

을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국은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다.

4.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

에서 채택되었다. 본 협약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수량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부속서 1 국가들에 대해 제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이내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

스 배출량 5.2%를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

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비 부속서 1 국가

에 대해서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취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

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본 협약은 '청정개발

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비용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

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

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의의가 있다. 그러

나 미국이 불참하였고, 이후 일본, 러시아, 캐나

다, 뉴질랜드마저도 제2차 공약기간 불참 선언

하면서 참여국 전체 배출량은 15%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제19차 당

사국총회(COP, 바르샤바)에서 당사국들은 산

업화 이전 대비 2ºC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 방안

(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2015

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 이전 사무

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리마 당

사국총회(COP20,2014)에서 국가별 기여 방안

(INDC) 제출 절차 및 일정에 합의하고, 2015년 

합의문의 주요 요소가 제시됨으로써 2015년 제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 신기후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5.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토대로 2015. 12 

제21차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채택되었다. 본 협정은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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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점으로 국제법으로 포괄적으로 효력이 발

효되었고,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

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참

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본 협정

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둘

째, 국가별 자발적 기여방안(NDC)으로 배출량 

감축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셋

째,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탄소시장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설립에 합의하였

다. 넷째,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전 지구적 이

행점검(Global stocktake) 실시에 합의하였다. 

다섯째,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 기후변화 적응

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 역효과로 인

한 손실과 피해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여섯째, 개도국 이행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

원, 기술, 역량 배양 지원을 규정하였다. 정리

하면 파리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

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

해 매 5년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본 협정에 따라 가입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

면, 한국은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 목표 제시하였고, 영국은 2030년까

지 탄소 배출량 68% 감축, 프랑스는 EU의 일원

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제시, 중국은 2030년 이전 온실가스 배출 정점

(peak year) 달성 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

성 선언, 브라질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3%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 때 파리협정 탈퇴 후 최근 재가입

하였다. 

6.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본 총회의 의미는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

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이다(외교부). 본 협정

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참여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를 선언하였다. 주요논점으

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목표 추가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기후 재원 

확대 등이다.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메탄 등 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 가능한 

산림 및 토지 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기술이전, 역량 배양 강화, 2025년

까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재원 2배 이

상 확대 촉구, 파리기후협정의 온난화 억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감축 목표 재검토 

및 강화, 청정 발전과 에너지 효율 조치 강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화석연료 보조금 단

계적 폐지, 메탄과 같은 non-GHG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 당사국에 2022년

까지 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

였다.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한 글로벌 메탄 선언(Global 

Methane Pledge)에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 선언을 하였다. 무엇보다 본 회의에서는 

수년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파리협정 6조, 탄

소시장 관련 지침이 최종 합의되었다. 또한 그

간 유엔기후변화 협상의 논의와 선진국의 대

(對) 개도국 지원이 온실가스의 감축 부문에 치

우쳤던 것과 대조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

개되었다. 석탄발전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건

설 및 투자 중단 선언에 한국, 인도네시아, 폴란

드, 베트남 등 23개국이 새롭게 동참하였다. 온

실가스 최대 배출국 미국과 중국이 총회 폐막

을 앞두고 ‘기후행동에 관한 공동 선언’을 통해 

메탄 배출 저감,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축, 탈탄

소화 촉진, 산림보호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

해 나갈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총회의 기념비적

인 의미를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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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배출현황과 기후변화 대응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990

년 약 6.8톤이었지만 2018년에는 14.1톤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배출량 역

시 2억 9천 톤에서 7억 2천 톤으로 세계 배출량

의 1.4%를 차지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9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8위이

고, 개인 배출량은 15t으로 선진국 평균의 2배

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하였다. 한국이 

배출량 부분에서 높은 순위인 이유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고착된 탄소 다배출 제조업종 위주의 

산업·에너지 구조 때문이다(맥킨지글로벌연

구소, MGI 2021). 한국의 총 탄소 배출량 중 

전력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교통·운수 분야

가 19%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탈탄소 전환이 시급하다. 향후 각종 기후

협약에 따른 글로벌 탄소배출규제가 강화되면, 

한국은 큰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환경과 통상

이 연계된 정책적 규제에 직면하면 수출의존도

가 높은 한국은 경제적 딜레마에 처해있다. 따

라서 기후환경협약으로 인한 통상규제 회피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으로 한국은 

파리협정 합의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

망(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국가별 기여

방안(INDC)를 공식적으로 UN에 등록하였다

(2015.6). 나아가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탄

소 감축을 2030 NDC 상향 안건으로 유엔에 제

출했다(COP26, 2021). 또한 인천 송도에 GCF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고, 1억 달러 

기여 공약을 발표하는 등 기후 재원과 관련해 

한국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범

정부적 활동을 하고 있다.

Ⅳ. CBAM과 자유무역

1. 탄소국경세의 개념

탄소국경세는 2023년부터 EU가 역내로 수

입되는 상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방출한 탄소 

소비량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이다. 공

정과정 직접 발생분과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전

력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간접 발생분)이 

모두 포함된다. EU CBAM은 이미 역내 기업들

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권 제도에 형평성을 기

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Green Tax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U는 이미 탄소 저감 

노력으로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발생하

는 탄소에 대해 한도를 정해두고 초과분에 대

해 탄소거래제를 도입하여 구매하게 하고 있

다. 기업 간 거래이지만 결국 기업이 탄소 구입

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 역외로

부터 수입된 제품과의 차별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CBAM은 탄소배출 정도에 따른 부과를 

골자로 하므로 부과비율에 따라 대상국의 무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EU뿐만 아니라 미국

도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실시되는 CBAM으로 전문가들은 국민총생산에

서 교역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은 

CBAM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CBAM은 환경정책이자 통상정책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환경을 빌미로 역내 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

역적 조치라는 비판과 도전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CBAM 적용상의 무역규범과의 충돌

과 조정 이슈에 관해 살펴본다. 

2. 탄소국경세 vs 자유무역주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CBAM(탄소국경조

정제도)의 성공 여부는 WTO가 추구하는 자유

무역규범과의 조화다. 자유무역의 핵심은 최혜국

대우와(MFN)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al, NTP)인데 이 부분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발생량에 따라 차등으로 관세를 부과하려

는 CBAM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최혜국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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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는 원칙이다. 따라서 회원국이 수출하는 상품

에 대해 관세, 과징금, 수출입규칙 및 절차 등에 

다른 회원국의 조건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

다. 내국민대우 역시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자

국산 동종제품(Like product)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상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차등 적용하는 

CBAM의 경우 이 두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

다. 이 부분에 대해 EU는 초기에 환경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역규범과 대등한 위치

(Parallel Adaption 또는 Nest Creation)에서 정

면 돌파하려 했지만, 글로벌 공감대가 형상되

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역효

과를 우려해 무역규범과 조화를 통한 Nested 

Adaption 방식 추진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즉 

미국 및 개도국이 주장하는 WTO 무역 규범 내 

이미 명시된 일반적 예외 조항 등을 통해 환경 

관련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는 것이다. 

3. 탄소국경세 적용 가능성

1) GATT 제20조 (g) 항 환경 예외 
조항과의 부합 가능성

EU의 CBAM 운영의 방법은 대략 네 가지 안

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관세 성격의 국경세로 

부과하는 방법, 둘째 소비세로 부과하는 방법, 

셋째, EU 배출권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입업자

가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 넷째, 수입

품에 대하여 별도의 POOL을 만들고 여기에 

EU-ETS 가격과 연계된 CBAM 인증서를 수입자

가 구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종국적으로 2022. 

7월 EU의회를 통과한 안은 네 번째 안이다. 네 

번째의 경우 역내 EU-ETS와는 별도 운영함으

로 인해 수입업자의 간섭을 차단하고 기존 EU 

ETS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로 탄소 가격 적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최종안은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더 급진적인 것으로 상품 

공정 과정에서 배출된 직접 배출 탄소뿐만 아

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생산과

정에서 발전소에서 발생한 탄소량 즉 간접 배

출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CBAM 

실행 과정에서 분쟁해결의 중요한 기준은 자유

무역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0조 

(g) 항이다. 자유무역을 골자로 하는 GATT 규

정이지만 제20조 (g) 항 ‘유한 천연자원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의 보호에 관련

된(relating)’ 조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유한자원은 제

정 당시의 자원뿐 아니라 대기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인식되는 자원도 포함된다

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정한 대기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EU CBAM은 자유무

역규범에 반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되어 시행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US-Gasoline 사건”은 

유한 천연자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치도 실질적 관련성(Substantial Relationship)

이 있으면 요건이 되는 것으로 완화적으로 판

시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한 CBAM 적용 가능성

은 더욱 높다. CBAM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탄소 감축이 실현된다면 이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되므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대국 부담 수준이 EU 

역내 생산품과의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정도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의 입장이다. EU가 역내기업에 대해서 이미 탄

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배출 규제를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CBAM이 수입품에만 부과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WTO GATT 20조 (g) 항 규정 

적용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2) GATT 제20조 두문과의 부합가능성

기존의 WTO 틀 안에서 CBAM의 시행 가능

성의 또 다른 근거는 GATT 제20조 두문

(chapeau) 조항이다. 두문에서는 예외조치는 

수출국과 사전에 충분히 토론되어야 하고, 각 

회원국의 경제적, 기술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두문 조항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 중 “수출국 특수사정 고

려”와 관련해서는 WTO 상소기구의 US-Shrimp 

사건 판시가 좋은 예가 된다. 이 판례는 환경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 수출국의 사정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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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자국과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면 자의

적이고 차별이라 명시하였다. 개도국의 경제수

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준수 요구는 20

조에 위배된다는 의미이다. CBAM은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배출 정도와 개도국 예외를 인

정하는 시스템이므로 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4. CBAM 입법 동향과 탄소 저감의 
통상편익

1) CBAM 입법 동향과 부과 절차

(1) CBAM 입법 동향

CBAM의 승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제안되고 

의회가 수정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 다시 의

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EU 일반 입법 과정에 속

한다. 집행부 초기 안의 골자는 직접 배출기준

에 3년간 유예기간과 10년에 걸친 단계적 무상

할당제 폐지였다. 업종도 철강, 알루미늄, 전기, 

비료, 시멘트 5개에 한정했다. WTO 보조금 규

범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집약도가 높

은 산업에 대한 전력보조금과 무상할당제 폐지

가 쟁점이었다. 전력 생산부분의 간접배출 부

분은 데이터 확보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쪽

으로 가닥이 잡혔었고, 화학, 플라스틱 등 부분

은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집행부 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의회 수정과정에서 무상할

당제(Free allowance) 폐지 유예기간은 10년에

Table 1. Comparison of Executive Committee Bills and Parliamentary Amendments

division Executive Committee Legislation Congressional Amendment

Applicable items
Steel, Electric Power, Fertilizer, Aluminum, 
Cement

Executive Committee Legislation 
+ organic chemicals, plastics, 
hydrogen, ammonia

Introduction time Trial application: ‘23.1. ~’25.12. Trial application: ‘23.1. ~’24.12.

free allotment 10% each reduction for 10 years after ‘26
Decrease by 10%, 20%, 30%, and 
40% for 4 years after ‘25

emission range Includes direct emissions only including indirect emissions

Recognition of 
offshore carbon 
pricing system

No special conditions
Only explicit carbon pricing is 
recognized

governance
Establishment of executive bodies in each of 
the 27 Member States

Establishing a centralized 
executive body

출처: 2022.07 EU 의회 공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Fig. 1. 직접배출 및 간접배출 범위

출처: 유럽 위원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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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년으로 단축되었고, 기존 5개 업종에 화학, 

플라스틱, 암모니아, 수소 4개 업종이 추가되

고, 간접배출 분까지 포함되는 강화된 안이 

2021. 12월에 제시됐고, 2022. 6월에 이사회 검

토를 거쳐 의회 통과됐다. 집행부 초기 안과 의회 

수정안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2) CBAM 부과 절차

EU의 CBAM 부과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수

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탄소톤으로 계산한다. 

수입업자가 제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EU로부

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이 발행한 탄소 배출 확

인증을 토대로 기존 관련 품목에 대한 EU 역내 

무상배출 할당이 있을 경우 같은 양을 공제한

다. 이렇게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결정되면 전

체 수입량을 곱하고 여기에 EU 주간 탄소거래 

평균 가격을 곱한다. 이 금액만큼 수입업자는 

CBAM 인증서 형식으로 탄소세를 납부한다. 만

일 수입품 제조국에서 이미 탄소세 제도 시행

으로 명시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공제한 후 최종 금액을 부과한다. 

절차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EU-ETS 주간 평균 거래가격 (EU 

Carbon Permit)

EU ETS 종가의 평균 주간 거래가격을 산출

한다. 직전 주 평균 가격은 EU ET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직접 탄소 배출량은 EU가 지정한 검

증기관이 인정한 실제 생산자가 산출한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력생산 중 발

생한 간접 배출량은 국가 그리드 기준을 적용

한다.

5. 탄소 배출량 산정

1) 산정 기준과 과정

(1) 탄소발자국과 Life Cycle 

Assessment

본 연구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으로 전 과

정평가(LCA) 기준을 적용하였다. 전 과정평가

는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주기 동안 투입

된 자원 및 에너지와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

량적으로 산정해 환경적 악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

해 국제적 규격화가 이루어졌고 현재 ISO 규격 

14040, 14044, 14047, 14048, 14049가 LCA 관

련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병직, 2012). 

LCA는 탄소 성적표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영향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

국은 국가 LCI(Life Cycle Inventory) 정보망에

서 각종 물질의 LCI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 탄

소 성적표지 산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1차적으

로 탄소 배출량을 LCA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

라의 탄소 성적표지 인증 지침(Korea PCF) 기

준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Fig. 2. Congressional Amendment CBAM Calculation of Final Charges

출처: 유럽 위원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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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A 구성요소와 내용

LCA(Life Cycle Assessment) 즉, 전 과정평

가란 원료 채취에서부터 최종 폐기까지의 제품 

시스템 전체 과정에서 투입물과 배출물을 정량

화하고, 이것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ISO 14040 시리즈와 연동된다. 

LCA는 탄소발자국 분석(PCF) 산정 기준인 

ISO 14067의 근본 문서이다. LCA는 목적 및 범

위 설정, 목록 분석, 영향 평가, 결과 해석 4단계 

구성요소에 따라 진행된다. 목적 및 범위 정의 

단계는 이용 분야를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

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목록 분석 단계는 제품의 투입물과 

산출물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단계이다. 영향 

평가 단계는 목록분석 결과를 평가하여 중요한 

환경 영향을 규명하는 단계이다. 해석은 목록 

분석과 영향 평가로 얻은 결과를 목적 및 범위

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

Fig. 3. LCA 구성요소

출처: 한국산업기술원(2021)

Table 2. 탄소발자국 분석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기능단위
- 탄소발자국 산정 단위
- 시장 판매 단위, 중량 단위, 1일 또는 1회 단위
- 분석 목적, 성능을 고려

시스템경계

- 분석 범위
- 제품제조 전, 제품제조, 사용, 폐기 단계
- 온실가스 발생 여부, 데이터 수집 가능성에 따라 사용, 
   폐기 단계 포함 여부 결정
- 제품의 성격에 따라 시스템 경계 설정

데이터 수집 및 품질

- 시스템 경계내의 투입물 및 산출물 데이터 수집
- 현장 데이터 최우선
- 현장 데이터가 없을 경우 시간 및 지역적 유사성 고려, 공인데이터 >해당 
업계 평균 데이터 >유사 데이터

데이터 계산 및 할당

- 배출원별 배출계수 및 사용량을 곱하여 계산
- 수송 수단 및 거리 고려
- 제품과 부산물 간의 환경부하 분배
- 무게비율, 가격비율 등에 따른 할당

출처: 한국산업기술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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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탄소발자국 분석(PCF)에 LCA 방식을 사용

하는 이유는 제품 생명 주기 전체를 통해 배출

된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하는 제도이기 때문

이다(육근호, 2013).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ISO 

14067에 규정된 것을 따른다. PCF는 국가별로 

고유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PAS 2050, 

일본의 Japan PCF, 한국의 Korea PCF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AS 

2050 탄소 성적표지 인증 지침을 사용해서 철

강 부문 직접 배출량을 분석한다. CBAM은 생

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분(Scope 2)과 

생산과정에 투입된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전소 

부문 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분만을 산정하여 부

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재료 조달 →

생산→유통·판매→사용ᆞ유지·관리→폐기→

Recycle로 진행되는 LCA Flow 생산 과정 중에 

발생되는 CO2 배출량만을 국한하여 산정한다. 

(3) 탄소발자국 산정 절차

탄소 발생량 산정은 대상 제품의 기능단위 

Fig. 4. LCA 데이터 수집

출처: 김병직(2012)

Fig. 5. 제품의 성격에 따른 시스템 경계

출처: 산업환경 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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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스템 경계 설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검증, 데이터 계산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 과정을 살펴보면, 기능단위란 탄소발자국 

산정 기준 단위를 의미하며, 제품 성능 기준으

로 시장 출시 제품 단위가 명확한 경우는 판매 

단위로 계산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1kg 또는 

1ton 중량 기준을 이용한다. 제품의 유형이 명

확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1일 또는 1회 단위

로 적용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단위 설정은 

탄소 배출량 산정 목적에 적합하게 설정 가능

하다. 

시스템 경계는 제품수명주기 중 제품제조 

전, 제품제조, 사용, 폐기 중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를 말한다. 시스템 경계는 연구의 목적과 

제품의 성격, 데이터 수집 가능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두에 언급하였다시피 본 연

구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산정을 목

적으로 하므로 제품 제조과정만을 시스템 경계

로 설정하고 있다. 

데이터 계산은 사업장 내부 공정 중 직접배

출,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배출, 전기 사용에 따

른 간접배출 별로 계산되며, 상·하의 흐름 상

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료물질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 에너지원 생산에 따른 온

실가스 간접배출, 수송과정 온실가스 간접배출

과 폐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간접배출 별로 계

산한다. 제품과 부산물 간의 환경부하량 분배

는 무게비율을 기준으로 하나, 무게비율 사용

이 부적합한 경우 가격비율 등 적합한 기준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김병직, 2012).

2) 철강 탄소발자국 데이터 수집 및 
산정

(1) 제조 과정 및 물질수지

철강제품의 제조공정은 크게 제선공정, 제강

공정, 연주공정, 압연/도금공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선공정은 쇳물(용선)을 생

산하는 기초공정으로서 소결 및 코크스 생성, 

고로로 구성된다. 소결 공정은 철광석을 고로

에 투입하기 전에 품질을 고르게 하고 철광석 

가루를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공정이며, 코크

스 공정은 원료탄(유연탄)을 노에서 구워 코크

스를 생성하는 공정이다. 각각의 공정을 거친 

철광석과 원료탄(코크스)을 높이 100m 정도의 

고로에 투입하여 열풍을 불어 넣으면 원료탄

(코크스)이 연소되며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철광석과 환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쇳물을 생산

하게 된다. 원료탄(코크스)은 철광석을 녹이는 

열원의 역할과 동시에 산화철 상태인 철광석에

서 산소와 쇳물을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쇳물을 용선이라 하며 철 성분 이외에 탄소나 

유황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강공정을 거치게 된다.  제강공정은 전로에서 

순수한 산소를 불어 넣어 쇳물(용선)의 인, 유

황, 탄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용강)으

Fig. 6. 철강 공정 과정 

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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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드는 공정이다. 연주공정은 액세상태인 

철(용강)을 고체로 만드는 공정으로 주형(몰드)

에 용강을 주입하여 연속주조기를 통과시켜 블

룸, 빌레트, 슬래브를 제조하는 공정이다. 압연

/도금 공정은 철(블룸, 빌레트, 슬래브)을 강판

이나 선재로 만드는 공정으로 여러 개의 회전 

롤 사이를 통과시켜 늘리거나 얇게 만들게 되

는데 크게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으로 나뉜다. 

압연 이후에 다양한 용도에 따라 도금 등의 가

공 처리를 거쳐 전기아연도금강판, 주석도금강

판 등을 생산한다.

(2) CO2 배출량 산정

LCA 산출 프로그램인 “Total” 구현 결과 탄

소강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은 총 159개이고 산

출물은 283개로 나타났다.(국가 LCI-DB ) 탄소

강 1kg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2.165kg이다. 따라서 이 수치를 대 EU 철강 수

출량 18만 2천 톤에 대비하면 제조공정에서 발

생하는 총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은 39만 4천 

톤이 된다. 이를 현재 EU-ETS 주간 가격에 대

입하면 지불해야 할 총 탄소 국경조정세가 도

출된다. 

CO2 발생 394,000 톤 x EU ETS 98유로 =총 

탄소세 3천9백 유로가 된다. 이를 총 수출액에 

Table 3. 탄소강 1kg 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kg)

Output(Product/Emission)

Carbon Steel 1

Carbon Dioxde(CO2) 2.165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2)

Fig. 7. EU ETS 가격

출처: EU ETS(2022)

Table 4. 대 EU 철강 수출량

품목
수출

금액 중량

철강 734,191,285 182,407,086

출처: 무역협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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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면 7억 3천 4백 달러의 5%에 해당된다. 

이는 관세 5%가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25년부터 실시되는 EU 탄소국

경조정제도의 9개 대상 품목 중 철강 제품을 대

상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직

접 발생분을 대상으로 통상 경쟁력에 대해 분

석하였다. EU CBAM은 코로나와 맞물려 글로

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EU 국가들의 역외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 상실에서 제기된 보호무

역적 성격의 정책으로 발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위기와 맞물려 실행

의 정당성 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미

국, 일본, 중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 역시 

비슷한 취지의 환경적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단편적이지 않

고 환경, 통상을 아우르는 학제적인 의미의 본 

연구는, 향후 한국 기업이 통상 경쟁력을 가지

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특히 탄소 발생량을 산출

함에 있어 국제적 표준의 PAS 2050의 절차와 

체계화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ISO 

140067에 근거한 LSA 환경평가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산정량을 도출한 것은 통상 정책을 책

임지고 있는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과학적

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 공헌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물로 대 EU 철강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탄소 저감방안 등의 다각

적인 접근이 기업과 국가 단위에서 강구될 것

이다. 각 공정에서 발행하는 탄소 발생량을 정

확하게 파악하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에너

지 믹서 (Energy Mix)나 친환경 자가 발전을 도

입할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 발전, 

수소 건전지 등의 에너지원이 그 예가 될 것이

다.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이미 제시된 

EU 산출 규정을 따라야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

생하는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수적

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쟁국의 탄소배출 

대비 한국의 통상 편익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

비하는 효과가 있다. EU는 스위스를 비롯한 자

신들과 동일한 탄소배출권 시스템이 도입된 국

가에 대해서는 CBAM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

라서 정부 차원에서 배출권 시장을 EU의 그것

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왕

에 탄소세를 지불해야 한다면 EU 수출과정에

서 국경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배출권 

구입으로 지불하고 이를 면제받는 형태로 추진

하는 것이 훨씬 국내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는 필수

적이다. 더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권 시스템에 

참여할 때 실질적으로 EU 수준의 거래금액이 

형성될 수 있다. 한국은 EU의 배출권 시스템을 

벤치마크해서 사용하고 있어 배출권 거래단가

만 같은 수준에 올리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참여기업의 숫자가 적어 실제 배출

권 시장은 침체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업

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

과 정부는 향후 CBAM이 실시될 경우 약 5%의 

관세 부과 효과가 발생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나 

저감을 위한 신기술의 투자와 노력이 없다면 

한국은 대 EU 통상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명백

한 현실을 각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철강 부분

의 탄소 발생 산정에 있어 기존 방식의 문제점

이나 새로운 기술과의 비교 등으로 보다 경쟁

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향후 보다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다시 

한국통상의 경쟁력 제고에 공헌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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